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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Objectives
            We aim to evaluate the responses of health authorities and the news media to the ‘Pesticide detected eggs’ which were first identified in August 2017 in South Korea. Among multiple tasks for effective risk and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was our special focus. Accuracy and consistency in information provision, top leaders' accountabl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he efforts to create collaborations among governmental agencies were analyzed for the diagnosis of the governmental agencies' communication. Media’s two key functions (i.e. agenda-setting and surveillance) as well as outrage characteristics in the news articles of the contaminated eggs were also analyzed.

          

          
            Methods
            Press releases and FAQ information, available at two web sites of Korean FDA and MAFRA, were collected for the analysis. News articles of the event from 10 Korean domestic newspapers and 2 British press during mid of July to early September were collected to evaluate the media’s responses. A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oding schemes that the authors developed based on theoretical review of the media’s functions in a crisis.

          

          
            Results
            Risk related messages released by governmental agencies were poorly prepared. Top leaders failed to deliver the public their willingness to take accountability in managing the situations. Collaborative communication among inter-agencies as well as health authority and the expert groups was not promptly functioning. While the news media's agenda was timely setting, its role of surveillance of emerging risks was not appropriately taken. Compared to the UK news articles, those by Korean domestic media were more representing conflicts and used more negative tones in the stories, which could increase public outrage of the event.

          

          
            Conclusion
            On the basis of our findings, four agendas for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capacities of key actors in risk governance (i.e. health authorities, news media, and the civ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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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위기 상황은 기존 질서나 체제로 문제 대응에 실패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위기는 많은 경우 해당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1]’을 드러낸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2]. 국민생활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단과 해법을 명료하게 제시 못하면 미디어, 전문가, 정치인 등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제각각 설명과 처방을 제시하면서 대중 앞에 설득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다툰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불편한 진실과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험 소통은 혼란을 줄이고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소통 실패로 국민 신뢰가 고갈되면 사회적 효능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3, 4]. 또한, 이 악순환에 빠지면 사회적 피해는 물리적 산술 합 이상이 되며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든다.

      2017년 7월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파동이 벌어진 데 이어 8월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은 일상적인 먹거리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살충제 검출로 계란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숫자가 2곳에서 32곳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이 같은 문제 이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공조 부족, 부실 검사, 친환경 인증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국민들은 8월 중순부터 말까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음은 물론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본 논문은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를 다룬다. 다양한 주체 중에서 정부당국과 언론에 주목하고 조기발견, 위험의 정확한 측정 및 의사결정, 위험 소통, 복구와 학습 등 위기 및 위험 관리의 제 영역 중에서 ‘위험소통’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과 미디어가 각각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대응은 정확성, 리더십·공조, 일관성을 언론대응은 의제설정, 환경감시기능, 감정촉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학의 관점에서 향후 대안을 도출하고 제언 형태로 제시한다.

      
        정부 대응
        불특정 인구집단에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위기 관리의 영역이자 책임 과제다. 문헌들은, 이때의 메시지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논쟁과 관련해 혼란의 확산을 방지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3]. 특히, 관건은 수용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3].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뢰 높은 메시지는 대중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며 해결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5, 6]. 위기의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만연하다는 특성이 있기에, 국민의 정부 신뢰는 사회적 수준의 심리적 안전의 지대로 작동, 상황 대처의 효능감을 높인다[7]. 반면 정부가 신뢰획득에 실패할 경우 대중미디어가 강조한 의제가 유권자의 중요 의제로 결의 위험인식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혼란이 가중 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저항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5]. 위기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형성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4].

        신뢰 메시지의 구성 요소는 다양하게 제시돼 있지만 정확성(accuracy)과 일관성(consistency) 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된다[6, 8-10]. 메시지의 정확성은 정보 제공자가 사실에 근거를 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한다. 정보 정확성은 수용자가 그 정보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신뢰도와 만족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6]. 비슷한 맥락에서 일관성 역시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다[10]. 문헌들은 일관성은 메시지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11, 12].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즉 메시지 일관성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 사회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9]. 이러한 일관성은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직의 대변인 혹은 리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의 소통 즉 소통에서의 리더십 전달은 그 개인은 물론 리더가 이끄는 조직의 평판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4, 13]. 특히 리더의 책임 감수 의지(willingness to assume responsibilities)는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요소로 꼽힌다. 선행 연구들은 리더가 메시지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중에 막연한 불안을 감소시키고[13-15]. 리더가 상황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situation is under our control)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을 성공하면 대중의 이해와 신뢰가 상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6]. 리더십이 소통을 통해 확신시켜야 하는 다른 하나는 전문가나 타 부처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공조(coordination) 하는 모습이다. 공조를 통해 정보 정확성 및 메시지 전달 일관성 확보와 함께 정부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 (meaning making)를 제공할 수 있다[13, 17].

      

      
        언론 대응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를 말해주는 기능을 가진다[16]. 1972 년 매콤스와 쇼가 채플힐 연구를 통해 정된다는 것을 검증하면서 시작된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은 공공의제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8]. 초기 의제설정 연구가 선거 캠페인과 같은 정치분야에서 정치인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유권자의 후보 이미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19], 최근에는 경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이 넓어졌다. 경제뉴스가 사람들이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대표적이다[20]. 특히 ‘생각하는 것 (object)’ 자체에서 나아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속성(attribute)’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범위도 확대됐다[21].

        진화하는 의제설정 이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스들 가운데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 즉 현저성(salience)을 대중에게 전이 시키는 전통적인 의제설정 이론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22]. 어빙(1980)이 신문 1 면 기사의 빈도를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의제와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것처럼 현저성은 기사의 상대적인 위치와 기사 량 등을 통해 미디어가 특정 의제를 배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23, 24].

        국내 연구에서 양선희(2008)는 신문과 TV 뉴스, 포털에서 대상 의제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측정했고 최진호와 한동섭(2011)은 1 면을 비롯한 종합면에 있는 기사내용별 빈도를 확인했다[21]. 종합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주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름과 동시에 해당 신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제의 현저성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5].

        이렇게 미디어가 다루는 현저성은 공중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책 결정에도 역할을 한다[26]. 따라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중요한 리스크 거버넌스 주체인 미디어의 대응을 현저성 측면에서 검증해 보는 것은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데 꼭 필요한 연구라 여겨진다.

        라스웰(1948)은 “무리에서 떨어져 서서 주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소란을 발생시키는 파수꾼”을 기자라고 칭했다[27]. 환경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야 말로 기자와 미디어의 역할이라 여긴 것이다. 이처럼 환경 속에서 출몰하는 위협요인을 놓치지 않으려는 언론의 속성을 ‘환경 감시 기능(surveillance function of the environment)’이라 칭한다[28]. 환경 감시 기능은 경제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담긴 경제 뉴스에서 두드러진다. 경제 뉴스는 일종의 ‘경고(alarm)’와 같은데, 평소에 경제면에 있던 기사가 문제가 감지되면 신문 1 면에 부정적 어조의 기사로 게재되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29]. 환경 감시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 경기 침체를 더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경제 성장은 과장해서 보도하는 부작용이 확인되기도 한다[29].

        최근에는 질병을 포함한 건강 의제에 관해서도 미디어의 환경 감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질병의 확산이나 피해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이고 질병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환경 감시 기능 보도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30]. 한국 언론의 경우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신종 출몰형 질환에서는 환경 감시 기능을 비교적 적절하게 수행한 반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28]. 건강한 환경 감시 기능이란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알리려는 지향과 그 적절한 해결방법 제시 등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살충제 달걀 파동 보도에 있어서 이 같은 기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31].

        끝으로 대중이 이해하는 사회적 위험은 종종 과거의 경험, 문화, 인구 통계 및 심리학 등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과학적으로 측정된 위험 수준과 대중에게 인식된 위험의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다[32]. 코벨로와 샌드만은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 감정촉발(outrage)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33]. 이들에 의하면 위험(risk)은 위해(hazard)와 감정촉발(outrage)로 이뤄지는데, 연구에서 자발성(Voluntariness),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 친숙함(Familiarity), 공평성(Fairness) 등 20 가지 감정촉발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사고전력(accident history)’은 과거의 대형사고나 위기 혹은 사회적 공포를 일으킨 경험과 현재의 사건을 연관 짓거나 언급함으로써 실제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다[33]. 국내에서는 주영기 외 연구자들이 한국의 식품 위해 관련 보도자료와 실제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해 부적절한 5 개를 제외한 15 개의 감정촉발 요인을 제시했다[34]. 이러한 감정촉발요인들은 위험자체에 내재된 것이기도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미디어를 통한 뉴스 보도는 일반 사람들이 건강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정보원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을 간접적으로 인지하도록 기능한다[35, 36]. 따라서 미디어의 보도에 내포된 감정촉발 요인을 관찰하는 것은 미디어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대중의 위험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 관련 정부당국의 위험소통은 정확성, 리더십과 신뢰, 일관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살충제 검출 게란 사태 관련 언론의 위험소통은 의제설정, 환경감시기능 및 감정촉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Methods
      
        1. 데이터 수집
        
          1) 정부 대응
          정부 대응자료는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와 농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와 해명/설명, 점검현황, FAQ (질문과 대답), 안전성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했으며, 기간은 농식품부가 국내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에 대해 최초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2017 년 8 월 14 일부터 9 월 10 일까지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집된 정부 대응 자료는 식약처 총 64 건, 농식품부 총 23 건이다.

          정부대응의 브리핑 및 영상 자료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와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언론 보도를 수집했다.

        

        
          2) 언론 대응
          언론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등 국내 중앙일간지 10 개 매체의 기사를 수집했다. 온 오프라인 기사 가운데, 지면에 실린 기사로 한정했고 신문지면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서퍼 3.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 파일형태로 된 기사를 모았다.

          의제설정

          의제설정기능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문 1 면을 비롯한 종합면 기사 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국내 살충제 계란 유통’ 기사가 처음으로 실린 2017 년 8 월 15 일부터 2017 년 8 월 31 일까지로 했다. 기사는 아이서퍼 프로그램에서 ‘살충제 계란’ ‘살충제 달걀’ 단어를 입력한 뒤 게재된 10 개 매체의 기사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0개 일간지의 ‘살충제 계란’ ‘살충제 달걀’ 관련 보도기사 량은 각각 550 건과 228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종합면에 실린 기사로 한정하고 중복되는 기사를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며 총 250 건의 기사를 수집했다 1.

          환경감시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은 10 대 중앙일간지의 전체 지면 기사 량을 통해 살펴봤다. 기사 검색 방법은 ‘살충제 계란’ ‘살충제 달걀’ 단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앞의 방식과 동일했다. 다만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은 ‘외재적 위협요인의 감지’ 임을 알아보는 것이다[28]. 따라서 조사기간은 국내 살충제 계란이 아닌 벨기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처음 알려진 2017 년 7 월 20 일부터 이후 한 달로 했다. 기사 량을 보면 벨기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벌어진 7 월 20 일부터 8 월 7 일까지 국내 10 대 일간지에서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기사 량은 0 건으로 확인됐다. 8 월 8 일에 1 건의 지면 보도가 있었고, 9 일에 5 건, 11 일에 5 건, 12 일에 6 건이 집계된 이후 13 일과 14 일에는 각각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감정촉발

          언론의 감정촉발은 기사의 정서적 논조, 사고전력 언급 여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언론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으로 보수와 진보성향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37], 영국에서는 The Telegraph 와 The Guardian 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각 한국과 영국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어 최초로 보도된 일자를 포함하여 이후 14 일 동안으로 설정하였다.2 기사 수집은 각 언론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였으며 한국은 ‘살충제’와 ‘계란’을 영국은 ‘Fipronil’과 ‘egg’ 단어를 입력한 뒤 검색되는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국내 기사 검색어에 살충제를 포함시킨 것은 살충제를 검색어로 설정시 피프로닐, 파동, 공포 등의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큰 범주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영국 기사에 fipronil 을 넣은 것 또한 pesticide, insecticide, scare, crisis, fear, scandal 등의 검색 결과가 fipronil 용어 검색 범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Q&A 와 같은 기사들은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여 포함시켰으며 기타 오피니언이나 사설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검색된 조선일보 154 건, 한겨레 62 건, 그리고 영국의 The Telegraph 6 건, The Guardian 7 건의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전력 언급 관련 기사 수집 기간은 앞의 정서적 논조의 방식과 동일하다. 대상은 국내 10 개 일간지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과거사건)+살충제+계란’을 입력해 기사를 검색 했다. 과거사건으로는 최근 5 년 동안 이슈가 됐던 ‘가습기살균제’, ‘메르스’, ‘세월호’를 적용했다.

        

      

      
        2. 분석 방법
        
          1) 정부 대응
          정부 대응자료의 코딩 유목은 ▶진행현황 ▶위해성 정보 ▶대책 ▶대응(해명)으로 분류했다. ‘진행 현황’은 행정부처가 상황에 대처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다. ‘위해성 정보’는 달걀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 정보 및 위해 검사 결과에 관한 것 이다. ‘대책’은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다. ‘대응(해명)’은 언론 보도 및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한 부처의 보도 해명 및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다.

          모든 코딩은 2 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정부의 대응 자료를 읽고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코딩 유목으로 분류했다. 이후 불일치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 3 자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코딩 유목을 결정했다.

        

        
          2) 언론대응
          정서적 논조

          정서적 논조는 You et al. 의 연구를 고려해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했다. ‘긍정적 어조’는 주요대상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음을 묘사하는 내용일 경우이며, ‘부정적인 어조’는 정부나 정책 같은 주요 대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비판되는 경우이다. ‘중립’은 한쪽으로 치우친 어조를 띄지 않거나 긍정, 부정 어조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때이다[37].

          
            Table 1. 
				
            

            
              살충제 계란 보도의 정서적 논조 정의
            
            

          

          
            
              
                	정서적 논조
                	정의
              

            
            
              	긍정
              	주요 대상이 바람직한 결과를 통해 칭찬하는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는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
            

            
              	부정
              	주요 대상(정부 또는 건강 정책 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는 내용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부정적인 기사
            

            
              	중립
              	기사의 주요 메시지가 사실적 정보전달과 같이 논조를 결정할 수 없거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묘사가 함께 제시되는 기사
            

          

          

          코딩 유목은 5 개로 나누었다. 주영기와 유명순(2011)의 신종플루 보도 세부 프레이밍 분류의 예후 프레이밍에서 정부기관들의 접근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보건을 기반으로 ‘정부 현황 및 대응’ 유목으로 설정하였다[38]. ‘정부 현황 및 대응’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정부에 의한 진행 상태 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연구에서 개인들의 대처 요령을 다루는 개인 수칙과 공포의 확산 및 피해 현황을 나타내는 진단의 피해 프레임을 송해룡과 조항민의 연구에 제시된 불안 프레임과 결합하여 ‘민간 현황 및 대응’ 유목으로 설정하였다[38, 39]. ‘민간 현황 및 대응’은 정부 이외의 민간 단체, 기업, 국민들의 대응 및 반응을 설명한 내용을 해당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대책’ 유목은 김현미의 언론보도 분석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제해결프레임과 김영욱 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후대책 프레임을 중심으로 유목 내용을 설정하였다[40, 41]. 이는 현 상황이나 문제를 극복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해결방안이나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다. ‘귀인’ 유목은 Beaudoin 이 SARS 발발에 대한 뉴스기사 분석 연구의 유목으로 설정한 ‘책임의 귀속’을 기반으로 설정하였다[42]. 즉,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찾거나 책임자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포함한 내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해도 정보’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 특히 과학적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으로서 양정혜의 신종플루 프레이밍 방식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전문의료지식 프레임유형을 참고하였다[43]. 본 연구에서는 의료 지식 이외에도 살충제나 피프로닐에 대한 과학적 또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Q&A 와 같은 내용들을 위해도 정보 유목에 포함하였다.

        

        
          3) 코더 간 신뢰도
          두 명의 연구자가 전체 기사의 25%에 해당하는 142 건의 기사를 기사를 무작위 추출해 코딩 작업을 진행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아래와 같다.

          
            Table 2. 
				
            

            
              코더간 신뢰도
            
            

          

          
            
              
                	신뢰도 측정 항목
                	Cohen’s kappa
              

            
            
              	정부대응
              	.95
            

            
              	국내기사
              	.88
            

            
              	정서적 논조
              	.85
            

            
              	감정촉발 (사고전력)
              	.91
            

            
              	감정촉발 (귀인속성강화)
              	.85
            

          

          

        

      

    

    

  
    
      Results
      
        1. 정부대응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경우 정보제공의 양에서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의 경우 총 64 건, 농식품부는 23 건으로 식약처가 2.8 배 많았다. 유목별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농식품부 모두 현황과 위해성 정보, 대책이 높게 나타났고 식약처의 경우 대응(해명)이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 자료 중 현황은 39.1%를 차지했으며 위해성 정보가 29.7%, 대책(전략)이 23.4%, 대응(해명)이 7.8%를 보인다. 농식품부의 경우 현황이 39.1%, 대책(전략)이 17.4%, 대응(해명)이 43.5%를 차지한다.

        
          
          

          Figure 1. 
				
          

          
            식약처와 농식품부 대응 정보제공량
          
          

          

        

        다음은 정부 대응의 정확성에 관한 것 이다[Table. 3]. 농식품부의 경우 2017.08.16 일 오전 9 시에 열린 업무 브리핑에서 비펜트린 검출 지역과 관련해 경기도 광주라고 밝힌 바 있다 3. 그러나 50 분이 지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전의 브리핑 내용 중 경기 광주라고 말한 것이 양주로 번복됐다.4

        
          Table. 3. 
				
          

          
            정부대응의 부정확성 사례
          
          

        

        
          
            
              	주체/날짜
              	정보 제공
              	내용
            

          
          
            	
2017.08.16.
농식품부
            	09:00
브리핑
            	비펜트린 검출 지역 경기 광주
          

          
            	09:50
보도자료
            	비펜트린 검출 지역 경기 광주 →양주
          

          
            	
2017. 08.17.
농식품부
            	09:30
보도자료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31 곳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10 곳 포함
          

          
            	10:00
브리핑 중 기자의 지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 총 29 곳의 부적합 농장을 확인” “총 31 곳 부적합으로 정정”
          

          
            	17:00
최종 수정
            	“32 곳 부적합”
          

        

        

        다음날 인 8 월 17 일에도 같은 내용을 두고 3 차례 정보를 번복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오전 10 시 살충제 계란 2 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총 29 곳이라고 밝혔다.5 전날까지 파악된 6 곳 외에 23 곳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적합 판정을 받는 농장이 10 곳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6 이후 10 시 브리핑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이 29 곳 이라고 했다가 기자의 지적으로 31 곳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7. 하지만 오후 5 시 있었던 브리핑에서 살충제 사용 부적합 농가가 32 곳으로 다시 수정됐다.8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발언을 조사했다. 류 식약처장은 2017 년 8 월 10 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9. 그러나 이후 식약처의 전수조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고 16 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불안하다 싶어 지금까지 검출된 게 없었고 외국 제품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건데 바로 이 사건이 터져서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10. 류 식약처장은 22 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 할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 일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발언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11.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공조 문제는 브리핑에서 드러났다. 2017 년 8 월 15 일 농식품부의 브리핑 후 “사놓은 계란은 먹어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답변을 드릴 것이다”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브리핑 자리에 대답을 해 줄 식약처 관계자가 없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식약처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고 했다”며 “식약처에 확인하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궁금한걸 농식품부에 물어보면 식약처에 물어보라 그러고, 식약처에 물어보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말하기도 했다.12

        정보의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전문가 집단간의 과학적 근거가 문제가 됐다. 2017 년 8 월 21 일 식약처 최성락 차장은 살충제 검출 달걀에 대해 위해성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매일 2.6 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13.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22 일에는 환경보건학회가 반박성명을 내고 "일상적 수준으로 달걀을 섭취하는 경우 '급성 독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것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신경독성에 근거한 피프로닐의 급성 독성 참고치는 0.003 ㎎/㎏이지만, 암원성(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근거해WHO 와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정한 만성 허용섭취량은 급성 독성 참고치 보다 15 배 낮은 0.0002 ㎎/㎏에 불과하다" 면서 "달걀은 사실상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 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라 만성 독성 영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14. 대한의사협회도 23 일 반박성명에서 살충제 달걀이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가할 정도로 독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무조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상황은 아니라며 하루 달걀 섭취량을 단정한 식약처의 발표는 섣부른 대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15.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성균 교수는 식약처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살충제 계란에 포함된 피프로닐의 만성독성 위해성지수(HQ)는 식약처 발표대로 하루 2.6 개 씩을 먹을 경우 0~2 세 영·유아는 5.11 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16.

        
          Table 4. 
				
          

          
            정부와 전문가간의 일관성 확보 실패
          
          

        

        
          
            
              	주체/날짜
              	메시지
            

          
          
            	식약처 최성락 식약처 차장, 2017.08.21
            	매일 2.6 개 먹어도 안전
          

          
            	식약처 해명자료 2017.08.21
            	“살충제 검출 계란을 섭취하라는 의미도, 수 십 개씩 평생 매일 먹으라는 뜻도 아니다
          

          
            	환경보건학회 반박 성명, 2017.08.22
            	섣부른 결론” “만성독성 문제
          

          
            	대한의사협회 반박 성명, 2017.08.23
            	“장기적인 부작용에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성균 교수, 2017.08.25
            	“연령별 체중 고려해야“
          

        

        

      

      
        2. 언론대응
        종합면에 실린 ‘살충제 계란’기사 가운데 1 면에 배치된 기사는 총 66 건으로 검색됐다. 10 대 일간지 가운데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4 개 매체가 2017 년 8 월 15 일 조간신문 1 면에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Figure2. 
				
          

          
            10 대 일간지 ‘살충제 계란’ 1 면 보도
          
          

          

        

        이튿날인 8 월 16 일에는 10 대 일간지가 일제히 살충제 계란을 1 면 기사로 다뤘고, 이 같은 추세는 사건 발생 일주일인 8 월 22 일까지 이어졌다. 8 월 28 일에 이르러서야 살충제 계란에 대한 기사는 10대 일간지 1 면에서 자취를 감췄다.

        
          Table 5. 
				
          

          
            미디어 의제설정
          
          

        

        
          
            
              	의제
              	기사량
              	후속조치실행
            

          
          
            	친환경 인증
            	22 건 ‘친환경 계란’의 배신 (한국, 08.17)17 ‘친환경 농가’의 배반 (조선, 08.18)18
            	신규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형 농장 한해 허용 (농식품부)
          

          
            	동물 복지
            	17 건 ‘A4 닭장’ 밀집 사육 (경향, 08.17)19 ‘밀집사육’의 경고 (한겨레, 08.17)20
            	신규 농가, EU 기준 사육밀도 축사 의무화 2025 년 부터 기존 농가도 같은 기준 적용 (농식품부)
          

          
            	농피아
            	11 건 농피아가 사태 키웠다 (서울, 08.22)21 13 곳 중 9 곳에 ‘농피아’ 재취업 (국민, 08.22)22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 제한 (농식품부)
          

        

        

        총 250 건의 살충제계란 기사의 주요 의제를 살펴본 결과, 살충제 검출과 계란 유통과 폐기에 대한 현상을 보도하는 기사가 103 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제기를 한 기사는 147 건 이었는데, 정부부처의 무능을 질타하는 의제가 30 건, 친환경 인증을 지적하는 기사가 22 건, 살충제 안전에 대한 기사가 19 건, 동물 복지에 대한 기사가 17 건, 부실검사 15 건, 농피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11 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디어의 환경감시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벨기에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10 대 일간지 지면기사를 분석했는데, 첫 지면기사는 8 월 8 일 석간 문화일보의 <’살충제 계란’ 파동, 全유럽으로 확산>23으로 확인된다.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살충제 계란 공포 기사가 8 월 9 일과 11 일에는 각각 5 건, 12 일에는 6 건으로 검색됐지만 모두 국제면 기사로만 다뤄졌다.

        
          
          

          Figure 3. 
				
          

          
            10 대 일간지 ‘살충제 계란’ 기사량
          
          

          

        

        국가 내 살충제 계란 발생 후 15 일동안 계란과 살충제를 포함한 한국의 두 언론에서의 기사량은 한겨레 62 건, 조선일보 154 건으로 총 216 건이었다. 반면 동일한 기간동안 egg 와 fipronil 을 포함한 영국의 두 언론사에서의 기사량은 The Guardian 이 7 건, The Telegraph 가 6 건으로 총 13 건에 그쳤다.

        정서적 논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과 영국 모두 긍정적인 어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은 중립이 전체 기사량의 약 70%, 부정적 어조가 30%를 차지했으며 영국에서는 약 85%가 중립, 15%가 부정적 어조를 보였다. 한국의 부정적 논조 비중이 영국에 비해 약 2 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5 개의 유목으로 분류한 결과에서 정부 현황 및 대응은 한국이 약 35%로 영국의 31%에 비해 높았다. 대책 또한 한국이 약 9%의 수치를 보인데 비해 영국은 해당 기사가 없었다. 반면, 민간 현황 및 대응은 영국이 38%로 한국의 27%보다 높았다. 귀인과 위해도 정보 유목에서도 한국과 영국이 서로 상반된 비율을 보였다. 귀인 유목에서 한국은 23%를 보인 반면 영국은 15%에 그쳤다. 귀인은 특히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약 46 건중 45 건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논조를 통해 비판을 내비쳤으며 과거 사건이나 실수의 반복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위해도 정보는 영국이 15%로 한국의 6%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았다. 단, 독립 표본 비율 검정에서 두 국가의 수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6. 
				
          

          
            정서적 논조별 기사 비중 차이
          
          

        

        
          
            
              	정서적 논조
              	한국(n=216)
              	영국(n=13)
            

          
          
            	긍정
            	-
            	-
          

          
            	부정
            	29.63%
            	15.38%
          

          
            	중립
            	70.37%
            	84.62%
          

        

        

        
          Table 7. 
				
          

          
            프레이밍 유목별 두 국가의 기사 비중 차이
          
          

        

        
          
            
              	프레임 유목
              	국가
              	비율
              	
                χ
                2
              
              	ρ
            

          
          
            	정부 현황 및 대응
            	한국
            	0.35
            	0.00
            	1
          

          
            	영국
            	0.31
          

          
            	민간 현황 및 대응
            	한국
            	0.27
            	0.30
            	0.58
          

          
            	영국
            	0.38
          

          
            	대책
            	한국
            	0.09
            	0.36
            	0.55
          

          
            	영국
            	0.00
          

          
            	귀인
            	한국
            	0.24
            	0.09
            	0.76
          

          
            	영국
            	0.15
          

          
            	위해도 정보
            	한국
            	0.06
            	0.56
            	0.45
          

          
            	영국
            	0.15
          

        

        

        언론이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보도에서 사고전력을 언급한 건수는 가습기 살균제가 20 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르스와 세월호를 언급한 건수는 각 5건이었다.

        
          
          

          Figure 4.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기사와 과거 사건 연결기사량
          
          

          

        

      

    

    

  
    
      Discussion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는 위기대응은 다주체 참여와 책무성, 협력적 의사결정, 그리고 신뢰를 목표로 시민사회와의 상호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발생한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과 관련한 정부와 언론 보도의 위기대응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정부와 언론 각각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먼저 정부 경우 메시지의 정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리더십과 공조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관련 주체인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위기 대응 문건과 브리핑, 관련 사실 발표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메시지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정부 대응 문건의 경우 2017 년 8 월 14 일부터 9 월 10일까지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농식품부의 세 배 이상을 배포했다. 현황을 빼면 농식품부 보도자료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식약처는 위해도 정보 제공이 두드러졌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해명 내용이 많은 것은 난각코드 오류 등 잇따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농식품부의 정보 오류는 반드시 해결될 과제를 드러냈다. 위험소통에서 신뢰구축은 결정적 요건이요 필수 자원이다. 그리고 리스크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은 바로 그 신뢰의 토대를 이룬다. 해당 당국은 이 문제를 사소한 실수로 해명했지만, 그런 아주 사소한 실수로 큰 자원을 고갈시킨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환자 경유 병원을 잘못 알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을 야기한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주었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살충제 검출 계란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전달하면서‘안전하다’식 술어를 동원한 것도 문제다. “일관성(consistency)은 정확성(accuracy)과 함께 대국민 위험소통의 기본 원칙이다. 기준치를 넘은 달걀이 안 위험하면 기준치를 바꾸든지 한 뒤 안전의 여부를 논할 문제이지 위험의 기준치 따로, 대국민 발표 기준에서 안전을 말하는 것 따로, 게다가 ‘그렇다고 그 계란을 먹으라는 뜻은 아니다’ 는 이후 해명이 또한 따로면 일관성의 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악한 위험소통을 하는 것이다. 위해도 평가 브리핑 이후 전문가 집단의 이견을 불러일으킨 점도 일관성에 관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요령은 문제의 계란 몇 개를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히 숫자를 제시하는 것에 급급해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보다 그런 숫자가 나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공식, 비공식 논의를 거쳤다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위험에 처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 중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심의 근원이 된다.

      리더십의 경우 식약처장의 소통 역량에 관한 다수의 부정적 평가 여론과 결부되면서 국민 신뢰 확보라는 본래 목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브리핑을 통해 식약처-농식품부간 공조와 협력 대신 전형적인 칸막이 대응이 드러났다. 한 차례 합동 브리핑이 시도됐지만 때늦었다. 이 점은 국민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신문 1 면은 현저성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다. 농식품부가 기자들에게 살충제 계란 검출 결과를 전날인 8 월 14 일 밤 11 시 43 분에 알렸고 24국내 주요 신문들의 최종판 마감이 자정(밤 12 시) 이기에, 신문의 수도권에만 배포되는 최종판에 1 면 기사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45, 46]. 조선일보의 경우 2017 년 8 월 14 일 초판부터 23 시 52 판까지 1 면에 살충제 계란 검출 기사가 없었지만, 53 판인 최종판에 1 면 톱 기사로 국내산도 살충제 계란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종판에 추가되는 기사는 특종기사, 시간에 쫓겨서 싣지 못한 기사, 낙종기사 또는 내용을 보완한 기사 등이라 할 수 있다 [44].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언론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중요 의제로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의 의제설정은 공중의 의제 설정을 변화시키고 결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26]. 살충제 계란 사건에서도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 농피아 등의 의제에 있어서 정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디어의 순기능을 발휘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국민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건강영향을 다룬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미디어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외재적인 위협 요인을 감지하는 ‘환경 감시 기능’ 이다. 2017 년 7 월 벨기에에서 처음 살충제 계란이 발생했지만, 국내 10 대 일간지가 살충제 계란 보도를 하기까지 총 20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또 단발성 기사에 그쳐 국내 계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끌어내지 못했기에 환경 감시 기능이 원활하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언론의 위기 소통 기능 수행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영국의 언론 보도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사 건수의 측면에서 한국의 보도 기사량이 영국에 비해 거의 15 배 더 많았다. 물론, 계란 파동 과정이 영국에서는 유통문제에서 그친 반면 한국에서는 유통을 넘어 자국내 생산 관리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사건 발발 직후 2 일 동안 영국에서는 단 3 건이 보도된 반면 한국에서는 67건이 나왔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가 한국에서 더 크게 이슈화 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서적 논조를 분석한 결과에서 한국과 영국의 부정적 어조 기사량은 각각 전체 기사의 30%와 15%를 차지했는데 이는 수치적인 측면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영국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주체가 해당 사건의 범인 또는 해외 국가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부기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밍 유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귀인 항목에서 한국이 영국에 비해 높은 기사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약 46 건중 45 건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논조를 통해 해당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며 식약처장과 같은 대표자의 잘못과 사퇴 요구에 관련된 기사가 약 10%에 달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담당 기관인 FSA 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귀인이나 비판을 찾기 어려웠다. 즉, 한국은 영국에 비해 가치 판단이 반영된 기사가 더 많았으며 이는 곧 한국 언론 보도에서 감정 촉발 요인이 더 빈번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국에 비해 한국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특징들은 문제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며 사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정부가 위기상황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으며 언론이 사회적 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또는 위해도 정보에 대한 내용보다는 책임을 묻는 귀인과 감정촉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언론에서 메르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사고이력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리더의 무능을 귀인하는 기사가 유의하게 많았다. 이것은 한편 그만큼 정부당국이 프레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 리스크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란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언론이 부정편향성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즉자적 진단을 넘어서 처방을 제시하는 기사를 개발하는 기능에 미흡한 것은 아닌가를 의문하게 만든다.

    

    

  
    
      Conclusion
      위험 소통은 안심의 출처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우리의 위험소통이 위험하다는 걸 역설했다. 이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겠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체계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자.

      정부는 한 시라도 빨리 통합적 위기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이 체계적 소통 역량은 부처 간 협력없이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계란 한 알을 몇 군데 부처로 쪼개 관리하고 각각 소통하는 현재의 분절 구도에서는 소통의 체계성 담보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이번 사태에서 ‘먹어도 되느냐’ 는 국민의 질문은 결국 ‘먹어서 건강에 피해가 없겠느냐’와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런데 건강영향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와의 협업은 기존 식품사고위기대응 매뉴얼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진행 중인 식품 안전을 위한 미래형 콘트롤 타워 논의는 사실상 공동대응/협력의 플랫폼으로 개발될 때 실효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소통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자.

      신뢰라는 핵심 자원을 상실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이것은 이미 메르스 소통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에, 문제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 의지와 방법이 각인이나 공유되지 않은 채 부처를 이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여전한 현실이 정말 문제인 것이다.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신문으로 치면 교열 담당 인력을 확보해서 오류를 사전에 잡고, 중요한 대국민 브리핑 문구를 결정할 때에는 아무리 급해도 다각도로 반복 검토한 뒤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적용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구체성이 위험소통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셋째, ‘절차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자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는 위기대응은 다 주체의 참여와 책무성, 협력적 의사결정,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나온 정보를 국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핵심 요건으로 삼는다[13]. 위해도 평가 결과 소통을 예로 들면, 앞으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팩트를 내보내도록 해야 한다. 이견이 큰 팩트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메르스 사태 때 방역 범위를 왜 그토록 좁게 설정했는가? 왜 병원명 공개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가? 등을 둘러싼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는 전문가 집단 간 그리고 정부 당국 전문가의 공식적 비공식적 논의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국민에게 불확실성을 다루는 거버넌스 주체의 역량을 전달, 이해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의 위해소통 역량, 즉 리터러시를 강화하자

      시민사회의 과학 정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생활화학물질 정보의 접근과 해석 및 활용을 각자도생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리터러시 역량이 낮은 사회는 기피 같은 비현실적 신념을 강화시키고 정보의 홍수 속에 시장 마케팅에 현혹되기 쉬운 시민을 양산한다. 현명한 소비자를 기대한다면 사회적 학습을 도모해야 하고, 사실상 사회적 학습은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위험 소통이 추구할 최우선의 기능이고 역할이다[45].

      이러한 사회적 학습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개발된 메시지, 사회적 저항 정도 및 소통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며 고정관념과 과도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것을 소통 목표로 설정할 필요 (toward the goals of being the “signal in the noise”)가 있다[46].

    

    

  
    
      Notes
      
        1 각 신문별로는 경향신문 12 건, 국민일보 46 건, 동아일보 26 건, 문화일보 29 건, 서울신문 27 건, 세계일보 7 건, 조선일보 29 건, 중앙일보 15 건, 한겨레신문 41 건, 한국일보 18 건으로 확인됐고, 종합면 기사 가운데 1 면에 배치된 기사는 총 66 건으로 검색됐다.
      

      
        2 한국은 2017 년 8 월 14 일부터 28 일까지, 영국은 2017 년 8 월 6 일부터 20 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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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brief.korea.kr/briefing/briefingDetailPopup.do?brpId=49369&gu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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